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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험사기는 보험이라는 훌륭한 제도의 이면에 기생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공포를 일으킨다. 일례로 2017년 김해에서 있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치매환자

로 속이고 간병비를 받아 챙긴 부녀 사건’, 2018년 1월에 발생했던 ‘10년간 사

*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국문초록>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단계, 계약 유지단계 및 보
험금 지급단계 등 보험회사의 업무 전 단계에 걸쳐 치밀하고 효율적인 정책 마련
이 필요하다. 보험가입 단계에서는 언더라이팅 강화, 정보 공유를 통한 비대칭 문
제 해소, 중복보험 유입 차단, 보험정보 및 의료정보의 활발한 공유 등을 통해 장
래 보험사기 유발 위험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보험사기자의 처
벌 강화 및 정비업체, 의사 등 보험사기 공모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행태는 갈수
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가기만 한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
가 각종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평온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질이 나쁜 범
죄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온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보
험회사가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피해자들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
험회사에 허용되는 촬영 목적,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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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비 행세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모녀 보험사기극 사건’ 등은 우리에

게 충격과 공포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했던

사건이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할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1) 보험설계사가 본연의 업무인 보험설계는 내팽개치

고 보험사기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외에도 보험의 원리와 허점을

잘 알고 있는 의사, 손해사정사, 자동차정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보험계약

관계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다.2) 

우리사회는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행태

와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점점 악랄

해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3) 나아가 각종 강력 범죄

로 연결되어 사회의 평온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질이 안 좋은 범죄이다. 

또한 보험사기는 국민들에게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심지어

공공에 보도되는 보험사기 범죄는 일반인들에게 학습효과마저도 발생시킨다.4)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사회가 온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혐의자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에 대하여 최근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법원 판결 소개

1) 일례로 2018년 10월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12명이 연루되어 총 287건의 고의사고를
낸 보 험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기기도 했다(컨슈머타임스, “자동차 보험사
기 기획 보험 설계 사 24명 적발”, 2018.10.21.자 기사 등).

2) 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보험사기 보도자료” 참조.

3) 보험제도의 기본 원리상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보험사기범
들에 대 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 다(이정기, “보험사기의 규제체계와 개선방안”. ｢보험법연구｣ 11권 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203면 ; 맹수석,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
부”, ｢보험법연구｣ 11권 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170면).

4) 김은경,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고찰-보험사기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43권 43호, 고려대학교 안암법학회, 2014, 8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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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확정)

1) 사실관계5)

보험회사(원고)와 보험계약자는 2007.6.13.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

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한 보험사고를 입었을 경우 골절진단비, 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보장내용으로 한다. 피보험자(피고)는 2011.9.17.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경추골절,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울산 甲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경추 제4,5,6, 경추제 전방 고정술을 포함한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2012.3.30. 피고에 대하여 장해지급률을 30%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장해보험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피고는 보험회사

의 장해지급률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4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반소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원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 지급

률은 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여 합계 45%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렇게 볼 경우 더 이상의 추가 장해보험금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乙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 결과는 원고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피고에 대한 영상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

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할 수 없고, 따라서 부산의 丙대학교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하여

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15%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장해

보험금 2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

년 사고발생일인 9.17.에 장해보험금 30,000,000원(총 합계 4억6천만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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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결요지

(1) 촬영행위의 위법성

원고 보험회사 직원의 행위는 보험금 조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속

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고 따라다니면서 피고를 촬영함으로써 피고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므로, 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 대중에 공개된

곳에서 소송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범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영

상자료 수집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2) 乙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 결과의 증거채택 여부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

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6) 비록 원고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범

하는 위법한 방법으로 피고의 영상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

원의 감정 결과를 뒤집기 곤란하고, 피고의 허위 또는 과장된 보험금 청구를

입증해야 하는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면 소송에서의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이라

는 이익,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그 결과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

험료가 상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공동이익, 피고의 위법성의 정도, 침해되는

피고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개인적 법익보호에

대한 사익보다는 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되어야 한

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영상자료를 기초로 한 乙대학교 병원 신체

감정보완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보험금 지급 계산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 45%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면 총 45,000,000원이다.7) 한편 원고가 피고

6)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
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
실주장이 진실한 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7) 구체적인 보험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담보종목 보험가입액 보험금 근거

1 상해사망후유장해C 10,000,000원 4,500,000원
10,000,000원 × 

후유장해지급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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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미 장해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5,000,000원(45,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4) 시사점

해당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직원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 몰래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건의 법원은 보험회사 직원의 동영상

촬영행위가 대중에게 공개된 곳에서 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피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범한 것을 인

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영상자료의 수집은 민사재판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법익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그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이라는 보다 더 우월한 이

익을 위하여 피고가 감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위법하

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행위가 비록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다소 침해하

는 부분이 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 법원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목적으로 대중에

게 공개된 공간에서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수

단과 방법으로 영상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상해사망C 90,000,000원 0원
후유장해지급률이 80% 

미만이므로 미지급

3 상해후유장해C 90,000,000원 40,500,000원
90,000,000원 × 

후유장해지급률 45%

4
상해 50%이상 

후유장해C
30,000,000원 0원

후유장해 지급률이 
50%미만이므로 미지급

합계 45,000,000원



330  법학논고 제66집 (2019. 7)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실관계8)

2000.10.3. 일가족 3명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주행 중 봉고트럭과

충돌한 사고로 차량손해는 100만원이며, 탑승자 1과 2는 경추와 요추상해로 2

주간 안정가료를 요하고, 탑승자 3은 1일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일가족은 봉고트럭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직접청구하였다. 

보험사는 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신체감정결과 탑승자 1은 요추부 한시장해 37%(2년), 경추부

17%(1년), 탐승자 2는 경추부 한시장해 14%(2년)로 진단되었다. 당시 이들 중

탑승자 1의 상해정도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의심한 보험회사에서 재감정신

청을 하면서 재감정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보험

회사의 직원 두 명이 2001. 9. 18.∼ 9. 25.까지 총 8일간 피해자의 주택부근과

직장부근에서 이들 가족 3인의 활동을 담은 사진 54장을 몰래 촬영하여 법원

에 제출하고 재감정을 신청하였다. 재감정 결과 탑승자 1의 장해율은 3년 한시

장애 26.1%로 1차 감정의 85%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감정

후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들여 4,600만원의 보험금을 지

급하기로 하고 보험금 청구소송은 종료하였다. 한편 탑승자 가족은 사진촬영이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당시 촬영한 사진의 내용은 공개장소에서

의 일상생활이다. 이 사진들은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 정비업소,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주변에 있는 도로 등 일반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며, 보험회사 직원 두 사람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탑승자들을 몰래 주

시하거나 따라다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뒤따라가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보험회사의 불법 사진촬영행위는 초상권 침해행위에 해당

하므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총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2) 1심 판결9)

제1심법원은 무단촬영 그 자체로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촬영행위는 사회상규상 일반인이 참아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며 탑승자 1과

2에게 각 200만원, 피해자 3에게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8)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2. 13. 선고 2002가단234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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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심 판결10)

제2심법원은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을 따라가며 찍은 행위는 불법행위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촬영행위는 업무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위자

료지급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2심법원은 이 정도의 사생활침해는 사적

관계를 포착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피해

자와 개인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대중에게 공개된 곳에서 신체 움직임을 지켜

보고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은 사생활보호의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없고

공정한 민사재판의 수행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들이 참아야 할

정도라면서 “후유장해에 관한 원감정결과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

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고,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1)

의 후유장해에 기여한 교통사고 및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원래 받았던

감정보다 다소 떨어진 점 등을 들어 그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4) 3심 판결

대법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을 하면

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였으므로, 

비록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

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위자

료 청구를 인정하였다. 

5) 시사점

이 판결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다. 즉 보험금 지급

사건은 이미 다른 법원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료되었다. 다만 이 판결

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있은 후에 피해자 3명이 보험회사의 불법 사진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

상청구를 인정하였다. 보험금청구 사건의 경우 판결문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힘들지만,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보험

금을 조정한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해당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촬영했던 사

진들이 법원에서 일정부분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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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험회사가 촬영한 사진이 보험금청구소송이이라는 민사소송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을 대상

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사진

촬영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

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소송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초상권이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한 후에 영상촬영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이익형량 기준으로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이익과 피

해자의 인격적 이익 사이의 법익 비교, 피해 법익의 중대성, 피해 정도, 침해행

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

는데,11)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불법사진촬영 행위는 이러한 이

익형량을 통해 판단하였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이익형량의 여러 요소를 구분하여 이익을 형량하고 있는 것은 다른 판결

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데,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촬영 행위의 위법성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형량 판단 기준 중에서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12) 이번 대법

원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

량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

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13)

1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등.

12) 김재형,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민법판례분석｣, 박영사, 2015, 330면.

1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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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례 평석

1.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관하여 가지는 인격적ㆍ재산적 이익이다. 

즉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

는 신체적인 징표들에 관하여 임의로 촬영되어 외부로 알려지지 아니하며 광

고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14)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 제10조에

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는 명예권, 생명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을 의미하

고, 이 일반적인 인격권에는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

751조 제1항15)도 초상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16)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생활 비밀이란 타인에게 공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적인 사항으로서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 등을 의미

하는 내밀 영역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인식되었다.17) 

그러나 이러한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거나 사생활이 임의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임은 물론,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정보화 사회

1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전수영, ｢생활과 법률｣, 한국학술정보, 

2013, 193면. 그 밖에도 초상권을 자기의 용모나 자태가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함부로
촬영. 제작. 이용. 공표되지 않을 인격적인 이익 또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김옥조, ｢보도하
는 자의 권 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245면), 자신의 용자(容姿)

가 자기 명예 나 신용 등과 관련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으로 보고 넓은 의미의 초상권
에는 자신의 용모와 자 태를 묘사한 사진ㆍ회화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제반 신체적 특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양삼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봄호, 2005, 7면) 등 초상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15) 민법 제751조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
는 재 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16) 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동 판결에서는 초상권의 침해 유형을 촬
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7) 김용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범위”,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
연구 소, 2012,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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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로 보장받는다.18)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는 첫째, 사적

사항, 명예나 신용, 인격적 징표가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초상도용 등으로

사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악되는 것과 파악된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생활비밀의 불가침, 둘째, 평온한

사생활의 유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하는

것, 사생활의 자율성을 방해 또는 간섭받지 않을 것 등으로 내용으로 하는 사

생활자유의 불가침, 셋째, 자기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한 것인가 등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기정보통제권으로 구체화될 수 있

다.19)

2)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앞서 소개한 법원 판례는 위 침해는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곳에서 수행되었다거나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

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관련하여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해자는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1)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

1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이러한 논리로 동 판결에서는 “(구) 국군보안사
령 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
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ㆍ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ㆍ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
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ㆍ관리한 경우에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
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보았다.

19) 홍성방, ｢헌법학｣ 中, 박영사, 2010. 128∼129면 ; 김학성, ｢헌법학개론｣ 제3판, 피앤씨미
디어, 2016, 276∼277면.

20)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21)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
함된 것으로 보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주의적・예시적 규정으로 이해한다(김준호, ｢민
법강의｣ 제 23판, 법문사, 2017, 1834∼1835면 ; 송덕수, ｢新 민법강의｣제10판, 박영사, 

2017, 1702∼1703면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824면 ; 김용담, ｢채권각칙｣ 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751면 ; 대법원 1972. 9. 25. 선고 73다1100 판결 등). 따라서 정
신적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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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22) 

법원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인정하여 피

해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명령한 대표적인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① 피고는 회사와 연예인 사이에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연예인의 동의 없이 영상 광고물을 피고 회사

의 홈페이지 및 결혼박람회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에

무단 게재 내지 방영되게 함으로써 원고 연예인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위자료 15,000,000원을 배상할 책

임이 있다.23) ② 甲회사 등이 연예인인 乙과 그 연인인 丙의 사전 동의 없이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도에 내보낸 사안에서, 甲회사 등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초

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액 1억원을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24) ③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조건하에 사생활에 관한 방송을 허락하였는데 방영 당시에 피해자의 모습이

그림자로 처리되었으나 그림자에 옆모습의 윤곽이 나타나고 음성이 그대로 방

영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외

부인들에게 노출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

게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방송사는 피해자에게 불

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25)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도 위 판례들과 같

은 맥락에서 보험회사 직원의 무단촬영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행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법원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하였다. 구체적인 위자료액의 결정은 재산적 손해액처럼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26) 이는 사실심의 재량사항이므로27) 그 적정성에 대해서

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2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등.

2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2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25)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26)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2민상29 판결.

27) 대법원 1999. 4. 28. 선고 98다41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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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 조각사유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절대불가

침의 권리가 아니다. 대법원도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

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

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

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

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

고 있다.28) 이와 같은 취지로 법원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

련이 있어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

될 수도 있다고 본다.29) 법원은 더 나아가 사생활의 공개가 위법하기 위해서

는 적어도 외부에 공표된 내용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에 해당하고 만약 공개된다면 해당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30) 판례상 위법

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대체로 본인이 승낙한 경우, 피해자가 연예인이나 정치

인 등 유명인인 경우, 범죄예방이나 수사 등을 위한 경우,31) 언론보도를 위한

경우32) 등을 들 수 있다. 법원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 위법하지 않

28)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2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3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건축을 ○○아파
트 단지 내 도로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게 이를 고가로 매도하려고 하여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들 과 이해가 상반된 상황에서, 위 소유자가 사석에서 도로를 고가로 매도하여
야 한다는 동석자의 말에 동조한 사실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재건축조합 소식지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3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 피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범죄
의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된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된 장소를 촬영한 것인데, 이러한 장소
에서까지 피고인들이 높은 수준의 사생활 비묀 보호의 기대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
로,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 촬영이 기본권(초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고 볼 수는 없다.

32) 언론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는 상이한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
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 8022 판결 등). 초상권침해의 위법성판단을 위해서는 보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초상의 이용이 필요한지의 여부 및 이용 방법의 상당성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초상 본
인이 보도나 기사 의 내용과 무관한 경우에는 항상 초상권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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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언론ㆍ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

로서 적시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33) 

② 소위 ‘오대양 사건’에 관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강연,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에서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

되거나 진실이라고 신뢰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다.34) ③ 대학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이용하여 종교단체인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도중에 특정인을 그 종교단체의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그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35)

만약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재판에

서 실체적 진실발견, 공공의 알권리 실현, 범죄예방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리고 있다. 앞

서 소개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를

판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초상권에 관한 부분에서 양자의 법익이 서로

충돌한다고 전제하고, 양 법익 내용의 비교, 피해법익의 중대성, 피해 정도, 침

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침해행위의 보충성,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에 대하여 이익형량을 통해서 판단한 다음, 이러한 보험

회사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

결의 경우는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보험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법원은 나아가 해당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불법촬영 행위의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고 있다. 즉 법원은 보험회사의 무단촬영 행위로 인하

다는 견해도 있다(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
구｣ 21권, 한국민사판례연구회, 1999, 14면).

33)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등.

3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3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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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고의 초상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

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을 위한 우월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피고가 참아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즉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영상자료 촬영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이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판

결에서는 보험회사의 영상촬영 행위에 대해서 과거 2006년도 대법원 판결(대

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서 불법사진촬영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던 것과는 결과적으로 다르게 판단하였다. 

2. 양 판결의 비교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판결은 위법성 인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촬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

실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인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험회사의 불법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양 법익 내용을 비교하였을 경

우, 보험가입자들의 공동 이익 또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소송에서의 이익도

피해자들의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둘째, 피해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영역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중간 정도의 영역에 속하고, 셋째, 촬영한 사진의 내

용을 보면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넷째,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사진촬영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미행과 감시를 당한 것은 결코 경미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섯째,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인정이 어려운

반면, 피해이익의 보호가치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섯째, 감정결

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인

의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침해행위의 보충성, 긴급성의 원칙에도 위배

되며, 일곱째, 피고측에서 8일이라는 상당기간에 걸쳐 미행을 하거나 추적하여

몰래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초과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

고, 피보험자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재감정을 받은 결과 원래 최초의 감정결

과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보험회사의 사진촬영 행위가 긴 시간 동안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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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그 방법도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이루어진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험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이에 반해서 대구고등법원 사건의 경우에서는 법원은 피보험자를 보험사기

혐의가 매우 짙은 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가 보험금으로 4억6

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45,000,000원 이었다는 점(법원 판결 결과 보험회사가 최초 지급한 3천만원에

서 천오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결정되었을 뿐이다), 사진촬영 결과에 의

하면 보험회사의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통해서 드러난

다. 법원에서 이익형량을 할 때 이 부분을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보험회사의 위법성을 가리고

있는데, 법원이 제시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통

상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감정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해상태에 대해서 과장하는 성향이 있고, 일상생활 기본동작(BDLs) 제한 장

해평가표의 지급률 등에 따른 피고의 청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

저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신체상 장

해부위에 대해서 동작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소송의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는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고, 원고가

피고의 신체 움직임을 지켜보고 오로지 법원에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

로 촬영하는 것은 공정한 증거수집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피고의 피해영

역 또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원고의 몰래 촬영행위는 피고의

신체 움직임을 포착하고 촬영하기 위한 목적일 뿐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한 것

은 아니었던 점, ③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직원이 촬영한 이 사건 영상자료가 제

1심법원에 제출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실시된 재감정 결과(乙대학교 병원 신

체감정보완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써 후유장해의 합계가 45%에 불과하였던 반면, 이 사건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 결과(丙대학교 신체감정 결과)에서의 후유장해의 합계는 115%에 달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

고의 직원이 피고를 촬영한 시간은 불과 21분 정도에 불과하여 그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 외에

는 피고의 후유장해에 관한 감정 결과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획

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영상자료 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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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증거수집과 제출을 위하여 재판상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36)

결국 대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하

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상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서

로 다른 사안에서 법원이 이익형량을 한 결과 위법성에 대한 결론이 다르게

결정된 것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3. 비판

첫째, 대법원이나 대구고등법원 사건 모두 보험회사의 직원이 공개된 장소

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 촬영된 내용은 모두 공개된 장소에

서 행해지는 보도 위를 걷는 보행활동 등 일상적인 모습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여기에 일체의 영리목적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 촬영의 목적이 민사소송

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고 해당 자료가 법원 외에 제3자에게 공

개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 사건에서 보험회사 직원의 촬영

행위의 대상, 목적, 방법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이익형량의 원칙의 적용을 하면서 양 법익내용의 비교와 관

련하여서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 이익과 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고

자 하는 이익도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침

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피해이익의 보호가치와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가

촬영한 사진이 법원에 제출된 다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시된 재감정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이익형량 과정은 적절하

지 않다고 본다. 즉 대법원은 결과라는 우연한 요소를 가지고 보험회사의 과거

36) 민사소송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데,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녹음한 녹
음테이프는 증거능력 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
1789 판결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 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
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
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
에서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청한 것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통신비
밀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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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행위의 불법성을 소급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37) 이익형량

은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38) 보험회사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실

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험회사가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농후한 위험한 촬영행위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촬영 당시 보험회사로서는 재감정 결과가 최초 감정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대법원 판시와 같은 취

지대로라면, 재감정과 본래 신체감정 결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만 사진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셋째, 대법원은 이익형량의 원칙의 적용을 하면서 원고들의 피해영역 또한

중간적 영역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의 내용

또한 남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이 미행과 감시를 당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결코 피해정도가 작다

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의 보호

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비록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개인

적인 생활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개인이 기대하는 사생활의 비밀

이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39) 그러나 공개된 장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

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이에 대한 보호의

기대 수준도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40) 보험회사가 촬영행위를 통해 얻

은 영상은 개인의 비밀영역이나 이와 유사한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개된 일상

적인 장소에서의 보행, 지하 주차장에서의 보행,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장면, 음

료수를 마시는 장면 등으로 이는 개인의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들인 점을 감안

하였을 때, 동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의 사생활 영역을 부당하게 침

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진이 재판부에만 제출되었고, 보험회

37) 최상경, “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보험법연구｣ 창간호, 

한국보험법학회, 2007, 15면.

38)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65 판결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
는 표현의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9) 권영준, “肖像權및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그리고 利益衡量을 통한 違法性 判斷”, ｢민사판
례연구｣, 박영사, 2009, 549면.

40) 권영준, 앞의 논문, 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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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사진촬영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

들의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었다거나 그들이 입은 피해 법익이 중대하고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른 것인지 의문이다. 

넷째, 대법원은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감정신청 등의 소송절차로 문

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상촬영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보

충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특별히 긴급한 사정도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감정결과를 믿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법원

이 지정한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이

와 같은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는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소송당사자의 증거수집 및 방어권 행사를 무시한 것이다. 재판권은 헌법에 보

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증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41) 증거의 확

보는 반드시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소송당사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재판상 유리하게 사

용할 수 있다.42) 또한 대법원의 판단은 보험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해등급의 결정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이지만, 결정과정에서 환자의 거동이나 의사표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예

를 들어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의사

로서는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었고,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환

자의 행동과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이 과정에서 환자가 고의로 장해등급을 부풀릴 목적으로 허위의 행동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Ⅳ. 영상촬영 허용방안

1. 해외 사례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를 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41) 정동윤 외 2인, ｢민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6, 493면.

42) 최상경, 앞의 논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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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대부분의 나라에

서 이미 이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이들 국가에서 민간조사업무는 실종자를 찾

거나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재판의 증거 수집 등의 다양한 분야에

서 활약하고 있다.43)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현재 2016. 6. 8.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

정법(안) 국회에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다.44) 이 글에서는 공인탐정법과 민간

조사제도(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외 선

진국들의 경우 민간조사제도를 통해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보험회사에도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

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민간조사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한 나라이다. 미국의 민간조사

제도는 주별로 약관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범죄 혹은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민간조사원이 보험사고 조사업무를 포함

하여 대부분의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은 주(州)마다 많

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민간조사원은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부

여하는 면허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조사원은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행위 등도 수반하게

된다. 미국은 공공의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초상권(미국에서는 넓은 의미로 ‘프라이버시권’이라 한다)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45) 

일본은 2006년 이전까지 탐정과 관련된 법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에 민간조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탐정사

나 흥신소 등의 명칭으로 민간에 의한 사실조사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었으

나,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영상촬영 과정에서 도청이나 미행

등의 과도한 방법이 사용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6년 6

월 8일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46) 일본에서도 민간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행동조사, 불륜

이나 기업비밀, 재판상 증거조사, 보험사고 조사 등 다양하다.

43) 김학우, “민간조사법률(안)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2권 1호, 한국사회
안전학회, 2017, 6면.

44) 2016. 9. 8.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공인탐정법안(의안번호 2216).

45) 권영준, 앞의 논문, 545면.

46) 조민상・김원기, “민간조사제도의 민간조사원 선발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12,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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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에 근거하여 민간조사제
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영국의 민간조사원도

특정 인물의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 범죄수사, 보험사기 조

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7) 

2. 영상촬영의 허용과 한계

앞서 살펴본 대구고등법원의 사례의 경우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편취하

기 위한 목적에서 피보험자가 자신의 장해상태를 부풀리기 위하여 장해상태가

심각한 것처럼 거짓되게 행동하였고, 그 결과 부산의 丙대학병원도 환자의 진

술과 거동에만 의존하여 환자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10년 동안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모녀

보험사기단 사건, 치매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사기를 벌인 사건, 척추 장해보험

금 허위・과다 청구사건, 실명을 이유로 한 장해보험금 허위・과다 청구사건

등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이와 같

이 장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48)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보험사기는 계약당사자와 의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

등이 공모하여 발생하기도 하는 등,49) 나날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한데 대법원의 판시사항처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를 결

정함에 있어 병원의 판단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고 보험

회사가 전문가인 의사의 결정과 법원의 소송절차를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은 아니다. 양자 간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보험자의 장해율과 관련하여 강한 보험사기의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

서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촬영을 수행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50) 앞서 살펴본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

47) 이준복, “민간조사(공인탐정)제도의 함의와 실효성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경찰학연구｣ 
제 17권 1호(통권 제49호), 경찰대학교, 2017, 47면 ; 김학우, 앞의 논문, 9면.

48)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통해 억대의 보험금을 꿀
꺽”, 2019. 1.17.자 보도자료 참조.

49) 보험업종사자는 일반인보다 보험지식이 많고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보험 회사의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김선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1

권 제2호, 한국보험 법학회, 2017, 339면).

50) 김선정, “보험회사 직원이 몰래 찍은 영상자료의 증거능력-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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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도라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보험

사기 행위자를 적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즉 보험업법에서는 손해사정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

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업자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

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업

무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88조). 그

리고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상품

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85조, 보

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2).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보

험사고를 조사하여야 하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는 제3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고

조사업무는 손해사정사를 거치고, 그 외 생명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고 조사는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 등이 보험사고를 조사하거

나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대

체로 부정적이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의할 경우 보험금 청구소송이라는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는 보험회사가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51) 또

한 보험회사에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등이 보험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

외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외부 민간조사원(소위 말하는 ‘탐정’)에게 이러한 권

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52) 그러나 보험회사 등에

고 2016나22753, 2016나22706 판결(확정)-”, ｢월간생명보험｣ Vol. 460, 생명보험협회, 

2017.6., 51면.

51) 이시윤 외 2인,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14, 352면.

52) 이 경우 보험회사가 외부 민간조사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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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의 조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의 권리를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어떠한 이유로도

보험회사가 위법성을 면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의 입증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

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상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

보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범위의 설정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53) 

3. 사생활보호 방안

보험사고 조사를 위해서 보험회사에 영상촬영을 허용함에 있어 가장 큰 걸

림돌은 보험계약자 등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이다. 즉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초상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나아가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 

보험회사에 영상촬영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대상자를 미행, 잠복하거나 비밀리에 촬영하는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러한 비밀촬영과 관련하여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이익형량의 이론

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

다. 즉 구체적인 이익형량의 결과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이익보다 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수집으로 인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

여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촬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촬영방법은 건물이나 주거지의 내부와 같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촬영

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54) 그

러나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모든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설과 판례

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이는 불

53) 최종윤・이주락・황세웅,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범위 설정”, ｢한국경찰연구｣ 11권 1

호, 한 국경찰연구학회, 2012, 225∼226면.

54) 박해주, “공인탐정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5∼106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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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55) 공개된 장소

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예

를 들어 타인과 데이트를 하는 경우, 부부가 서로 다투는 경우, 용모가 단정하

지 못한 상황에서 외출을 하게 된 경우, 기타 연예인이나 사회 유력 인사의 경

우 등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였을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집 안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촬영

하는 경우와 같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장소의 공개성 여부는 사생활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통해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다. 그러나 사생활 영역으로까지 침범하

여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을 하

는 과정에서 사적영역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

요가 있다.56)

둘째, 촬영의 목적은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자에 대하여 보험사고 조사 또

는 법원에 증거제출 목적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57)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이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촬영의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시간을 피하고, 외부활동이 활발한 시간

대(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보험회사가 이른 사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미행, 잠복을 하면서 영상

을 촬영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과 공포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58)

넷째, 촬영한 자료는 보험사기 조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목적 달성시

즉시 폐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촬영한 정보들은 보험회사가 그 목적

55) 권영준, 앞의 논문, 547∼549면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56) 박해주, 앞의 논문, 108면.

57)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결국 보험회사가 여러 증
거자료 들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
가 있다. 그 후에 영상촬영을 통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가령 여러 보험회사에 다수의 보험가입 사실, 수입에 비해서 높
은 보험료 지출, 과거 범죄 이력, 과도한 채무, 보험사고 정황상으로 볼 때 과도한 보험금
청구, 주위 사람의 진술 등을 예 로 들 수 있을 것이다. 

58) 참고로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에 대한 공포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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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을 이후에도 완전히 폐기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심지어 보험회사 내

부에서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59)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기타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적정하게 폐기하기 위한 방안

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험회사가 다른 가능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보험사고 조사 또는

보험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금지하여야 한다. 즉 촬영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60)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험

회사가 다른 가능한 조사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은 영상촬영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섯째, 보험회사가 위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독하

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준법감시인이나 정보보호인 등이, 

외부적으로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이러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에 비해 117억원이 증가한 7,30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으로 기록되었

고, 적발된 인원 또한 83,535명으로 2016년에 비해 523명이 늘어났다.61) 보험사

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악랄해지고 있다. 

2017년도 기준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유형별 적발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허위・
과다사고 66,720명(79.9%), 고의사고 6,448명(7.7%), 자동차 피해과장 사고 5,732

명(6.9%) 순으로 나타난다. 허위・과다사고는 적발금액 기준으로도(약 5,300억

원, 73.2%) 단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허위・과다사고의 유형으로는 허

위・과다입원, 허위・과다진단, 허위・과다장해, 허위수술, 사고내용 조작 등이

있는데,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계약관계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실제

59) 추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심사용으로 활용하거나 보험사기 유의자로 관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6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서도 침해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을 이익형
량의 판단 요소로 보고 있는데, 본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가능한 한 증거수집
방법을 먼저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
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촬영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침해행위의 보
충성, 긴급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61)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사기 적발통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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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한 보험사고보다 부풀리거나 또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허위로 조작하여 발생한 것처럼 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험사기는 지능적이고 은밀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

회사가 이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보험 분야가 아닌

다른 여러 사기 유형들도 사정은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특히 허위・과다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행동이나 의

사표시가 보험사고의 수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고를 허위 또는 과장해서 작성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보험과 같은 전문영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을 해결하려면 무

엇보다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사회

에서 여러 전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특히 보험 분야)을 정부에서 직접 개

입하여 해결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또한 적절해 보이지도 않는다.62) 

따라서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보험업법 등)을

개정하고 세부 기준을(가이드라인이나 모범규준 등) 수립하여 보험회사가 자

체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피해자들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법률과 가이드라인에서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촬영 목적, 범위와 방법 등을 최

소한으로 제한하고 정보유출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

할 필요가 있다.

62) 이점인, “공인탐정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제7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7,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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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filming for insurance fraud detection 

and privacy 

- Focusing on recent court judgment -

63)Jun, Han-Deok*

To effectively root out insurance fraud,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thorough and efficient prevention policy through the entire phase of the 

insurance company's work such as the stage of maintaining contracts and 

paying insurance money, etc. In the insurance policy phase, it is necessary to 

block the inflow of potential insurance fraud-causing risk through strengthening 

underwriting, addressing information asymmetrical problems through sharing 

information, blocking the inflow of overlapping insurance policies and active 

sharing of insurance information and medical inform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insurance swindler and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conspirators such as maintenance companies 

and doctors by revision of relevant statutes. Our society has been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to prevent insurance fraud and rediscover. Nevertheless, 

insurance fraud is still rampant and its behavior is only getting dexterous 

and vicious. Insurance fraud is a very nasty crime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and thus leads to various violent crimes, disrupting 

social tranquility and order. Therefore, our society should continue to cope 

with insurance fraud with all its efforts. In this thesis, in order to prevent 

and detect insurance fraud effectively, I proposed a way for the insurance 

company to collect the evidence by itself through photographing and video 

shooting. In this case, the victim's portrait rights and privacy may be infringed, 

so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shooting 

allowed for the insurance company.

* Professor of JeonJu University,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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